
자동차, 저탄소화 놓고 대립양상
산업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재검토 요구 … 국산차 타격 우려

정부가 국산 자동차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저탄소자동차 협력금 제도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탄소 협력금 제도가 수입자동차에는 혜

택을 주는 반면 국산 자동차에게는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환경부와 제도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있

다”고 말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라 저배출 자

동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 자동차를 사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0인승 이하 승용차 승합차 가

운데 중량 3.5톤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저탄소 협력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시행을 2015년으로 연기했다.

국내 자동차기업들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시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의 디젤·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국산 중·대형 자동차는 부담금이 매겨져 상

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조금-중립-부담금 등 3구간의 적용·부과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2013년 보조금은 최대 300만

원, 부담금은 최대 700만원으로 설정했다.

2013년 기준에 따르면, km당 77g의 CO2를 배출하는 도요타(Toyota)의 프리우스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

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경차가 보조금 대상에 해당한다. SM3, 아반떼 등은 중립구간에 포함되고 그랜저,

코란도C 등은 부담금 구간에 속한다.

국내 산업계는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저탄소 협력금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정부의 제도

재검토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상직 장관은 “국내 산업계에서 큰 부담이 된다고 해 산업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자동차 생

산국 가운데 저탄소 협력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거의 없어 환경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산업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 논의를 거쳐 4월 구체

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3/05>


